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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파리협정 제6조: 시장 메커니즘

1.1 교토의정서 (1977)와 파리협정 (2015)

1)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간의 차이점
□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분한 이원화 시스템이 아닌 하나의 시스템

으로 보는 성격을 지닌다.
→ 교토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의미를 구분하였다.
→ 파리협정에서는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도입하면서 개발도상국에 

과도한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의무를 차등적으로 부여하였다.
□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적응, 재정지원, 기술 이전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
→ 교토의정서는 교토 메커니즘이라 불리는 시장 메커니즘에 3입각한 세 가지 조치인 공동이행제

도 (JI),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배출권거래제 (Emission 
Trading Scheme, ETS)를 시행 중이다.

→ 파리협정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재원지원, 기술이전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교토의정서는 각 국가가 감축해야 할 분량을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하향식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파리협정은 개별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자국의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상향식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다.

2) 파리협정의 협상 과정과 내용
□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의무에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여, 국가들의 다양한 입장차를 포괄하는 형태로 합의되었다.
→ 교토의정서에서 개발도상국은 감축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효과적 대응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

하여 모든 국가에 감축의무를 부여하였다.
→ 개발도상국을 포괄하는 단일한 형태의 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협정문 내용에 기술이전과 재정마

련 등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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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파리협정 제6조
1) 제6조 근거

□ 기후변화 관점에서 탄소 배출은 배출원의 지역을 불문하고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
향은 동일하다는 관점을 가진다.
→ 개별 국가가 직면하는 탄소배출 한계감축비용은 상이하기 때문에 전지구 대상 탄소시장이 존재

한다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전세계적인 수준의 탄소 감축 비용을 낮출 수 있다 (Mani et 
al., 2018).

→ 국제 배출권거래협회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IETA)가 모델링 
(modeling)을 통해 산출된 결과에 의하면 파리협정 제6조의 거래 방식을 통해 국가들의 협력
을 통해 2030년경 NDC 달성을 위한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 되었
다 (Edmonds et al., 2019).

2) 관련 쟁점
□ 파리협정은 제6조에 시장 메커니즘에 관한 내용을 담아 각 국가들이 감축, 적응 

등에 대한 실적을 탄소사장에서 거래하는 것을 인정하여 개별 국가의 NDC 달성
과 높은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유도하고자 한다.
→ 개별 국가가 직면하는 탄소배출 한계감축비용은 상이하기 때문에 전 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탄소감축 비용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더욱 높은 수준의 감축량
을 달성할 수 있다.

→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모두 법적의무를 가지는 체제로써 이중계산을 방지해야 한다.
□ 감축비용을 낮춰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높이는 파리협정 제6조의 시

장 메커니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환경건전성의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
는 실정이다.
→ 환경건전성이란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결과로써,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이 시장 메커니즘

을 이용하지 않을 때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환경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 프레임 구축, 국가적으로 NDC 타겟 (target)

의 과감한 설정,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사업의 베이스라인 (base-line)을 올바로 설정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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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내용

그림 1. 파리협정 제6조의 구조와 이행규칙 개발 사항 (환경부, 2019)

4) 제6조 제1항
□ 당사자는 일부 당사자가 완화 및 적응 행동을 행할 때 보다 높은 수준의 의욕을 

갖을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건전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별 정기적 이행에서 자발적 협력 추구를 선택하는 것을 인정한다.
→ 제1항은 제6조 전체 활용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파리협정 및 NDC 이행을 위한 자발적 협력의 일반적인 개념과 기존의 모든 협력, 미래에 나타

날 수 있는 다른 협력에 관해 다루고 있다.
→ 당사국의 인정 (recognize)은 파리협정의 분권화와 상향식 (bottom up)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다.
→ NDC 이행에서의 활용은 감축에 대한 높은 열망 (higher ambition)을 가지고 임해야 하며, 지

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적 건전성을 촉진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5) 제6조 제2항
□ 국가결정 기여를 위해 당사자가 국제적으로 이전된 완화 성과의 사용을 수반하는 

협력적 접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당사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거버넌스 (governance) 등에서 환경건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본 협정의 당
사자 회의 역할을 맡는 당사자 총회가 채택하는 지침에 따라, 이중계산 방지를 위
한 엄격한 계산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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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6조 제3항
□ 본 협정에 따라 국가결정 기여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이전된 완화 성과는 

자발적으로 사용되며, 참여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승인된다.
→ 국제적으로 양도되는 감축결과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ITMO)

를 당사국들이 자발적으로 NDC 달성에 이용할 수 있는 협력적 접근법 (cooperative 
approaches)에 대한 조항이다.

→ ITMO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메커니즘, 절차, 프로토콜 (protocol)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축결과로 해석되고 있지만, 감축결과의 이중 계산 방지 등의 회계 및 기준 준수를 확인
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존재를 명시하고 있다.

→ 회계는 당사국 총회의 지침을 준수해야 할 필요를 언급하고 있지만, 당사국 총회의 권한 하에서 
메커니즘, 절차, 프로토콜 등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감축결과의 ‘국제적’이전에만 
국한시킨다. 따라서 JCM, REDD+ 등의 결과물 또한 ITMO로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당사국이 원하는 경우 국제 탄소시장을 창출할 능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시장’이라는 단어
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는 ITMOs가 감축결과에서 나타난 개념으로ㅆ, ‘크레딧’, ‘허용
권’ 등의 표현과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용어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 진다. 혹은 제 
8-9항의 비시장 접근을 위한 중립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7) 제6조 제4항
□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 완화에 기여하고, 지속 가

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이 협정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
의 권한과 지침에 따라 설립한다. 이 메커니즘은 이 협정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
는 당사자 총회가 지정한 기구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다음을 목표로 한다.
(1) 지속가능한 발전 증진 및 온실가스 배출의 완화 촉진
(2) 당사자가 허가한 공공 및 민간 실체가 온실가스 배출 완화에 참여하도록 유인 제공 및 촉진
(3) 유치당사자 국내에서의 배출 수준 하락에 기여하며, 유치당사자는 배출 감축으로 이어질 완화 

활동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이러한 배출 감축은 다른 당사자가 자산의 국가결정기여를 이행하
는 데에도 사용됨

(4) 전 지구적 배출의 전반적 완화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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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6조 제5항
□ 제4항에 언급된 메커니즘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출 감축을 다른 당사자가 자신의 

국가결정기여 달성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배출 감축은 유치당사자
의 국가결정기여 달성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한다.
→ SDM (Mechanism to contribute to mitigation and support sustainable 

development)은 교토의정서의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과 비교되어 언
급되는 메커니즘이다. 당사국 총회의 관리, 지휘, 권한, 인가 하에서 작동되며, 당사국의 승인
을 받은 경우 민간단체, 공공 부문이 주체로 포함될 수 있다.

→ 국제 배출의 전반적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점에서 (deliver an overall mitigation in global 
emissions) SDM이 CDM을 넘어선다고 평가되어 지기도 한다.

9) 제6조 제8항
□ 당사자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의 맥락에서, 특히 완화, 적응, 금융, 기술 

이전 및 역량배양 등을 통해 적절히 조율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국가결정기여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당사자가 이용 가능한 통합적이고, 전체적이며, 균형적인 
비시장 접근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러한 접근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진다.
(1) 완화 및 적응 의욕 촉진
(2) 국가결정기여 이행에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참여 강화
(3) 여러 기제 및 관련 제도적 장치 전반에서 조정의 기회를 마련

→ 비시장 (Framework for non-market approaches)에 대한 조항이다.
→ 완화, 적응, 금융, 기술이전 등 다른 영역과의 시너지 창출 및 향후 논의에 따라 활용 가능성이 

확장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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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파리협정 제6조 시범사업
□ 스위스 등 일부 국가는 산호세 (San Jose) 원칙을 기반으로 파리협정 제2항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제6조 시범사업은 공동의 규칙이 부재한 가운데 기획 및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

업별 형태와 방식 등이 상이하지만 Greiner, S. et al.(2019)는 시범사업을 다음
과 같이 4가지 이니셔티브 (initiative)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림 2. 제6조 시범사업 이니셔티브의 구분 (Greiner, s. et al., 2019)

1) 아프리카개발은행: ABM 사업
□ 아프리카 지역은 감축보다 적응이 중요하지만, 국제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적

응사업에 대한 투자모델 확립과 파리협정 제6조 제8항의 비시장 메커니즘과 연계
한 메커니즘 수립을 목표로 2019년도에 시작되었다.

□ ABM이 제시하는 주요 사업 유형에는 클린쿠킹, 물과 위생, 태양열을 이용한 관
개, 미니그리드, 지속가능한 코코아생산 등이 있다.

2) 스웨덴 에너지청: 가상시범사업
□ 파리협정 제6조를 염두에 두고 가상의 시범사업 모델을 구축하여 제6조가 확정된 

이후 실제 사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사업공모를 통해 2020년 초 7개 국가를 대상으로 9개의 가상시범사업이 선정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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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웨덴 에너지청 가상시범사업

→ 그 중에서도 콜롬비아의 ‘넷제로 에너지 빌딩’과 몽골의 ‘지열원 열펌프’ 가상 시범사업은 
각 사업의 개요, 방법론 적용을 통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및 감축효과 산출, 적용 기술, 사업
모델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3) 스위스: Klik Foundation Pilots
□ 스위스 석유협회가 상쇄 의무 이행을 위해 2012년도에 설립한 Klik Foundation

은 2022-2030년 사이 해외감축사업을 통해 35백만톤의 실적 확보가 계획 되어
졌다.

□ 2019-2021년 사이 모집하여 5개 국가를 대상으로 8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그림 4. 스위스 (Kilk Foundation Pilots)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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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청정 개발 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 사업은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 동 조항 2항에 규정되어 있는 CDM사업의 주요목적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돕는 동시에 부속서 Ⅰ국가(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비용효과적으
로 달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국외 CDM 사례

그림 5. 라오스 청정 개발 체제 프로젝트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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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 기업 해외참가 CDM 사례
□ UNFCCC에 등록된 해외 CDM 사업 중 한국 기업이 사업 참여자로 추진된 사업

은 총 20건이다.

그림 6. 한국 기업 해외 참가 CDM 사례

□ 재생발전 PA: 7건
사례 예시 (1): 한국서부발전의 인도 천연가스 발전사업 (2015년)
사례 예시 (2): 한국수자원공사의 파키스탄 수력 발전사업 (2012년)
사례 예시 (3): 한국전력공사의 중국 풍력 발전사업 (2012년) 등 5건

□ PoA: 13건
사례 예시 (1): 콕스토브 보급 사업 (10건)
사례 예시 (2): 정수기 보급 사업 (1건)
사례 예시 (3): 폐기물 퇴비화 사업 (1건)
사례 예시 (4): 소수력 발전 사업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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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내 CDM 사업 외부사업 승인 현황
□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UNFCCC 등록 CDM 사업은 2021년 4월 기준: 총 97건

그림 7. 국내 CDM 사업 외부사업 승인 현황 (2021년 4월 기준)
□ PA: 90건

사례 예시 (1):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수력 (2008년)
사례 예시 (2): 김천 태양광 발전사업 (2009년)
사례 예시 (3): 제주특별자치도 풍력 발전사업 (2010년)
사례 예시 (4): 한국수자원공사 펌프 효율 개선 (2012년)
사례 예시 (5): 원주 LFG 회수 및 전기 생산 (2017년)

□ PoA: 7건
사례 예시 (1): 제주도 재생에너지 도입 프로그램
사례 예시 (2): 서울시 태양광 발전 프로그램 CDM (2012년)

□ 국내에서 추진 중인 CDM 사업의 약 4분의  3이 재생에너지 분야로 분류된다.
→ 태양광 (52%), 풍력(21%), 수력 (24%), 기타 발전 (바이오매스, 조력 등 3%)

□ 국내 CDM으로 등록된 총 97건의 사업 중  외부사업으로 등록 및 승인된 사업은 
17건
→ 국내 등록 CDM 사업을 상쇄배출권(KCU)으로 활용하려면 사업 전환 기준을 고려하여 외부사업

으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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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양자 간 신용 제도 
(Joint Crediting Mechanism)

3.1 제도의 목적
□ JCM은 파리 협정 제6조 시장메커니즘으로 실시되었으며, 지구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 삭감 및 흡수,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 지구적 탈탄소화를 위한 
노력에 공헌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를 말한다.

3.2 일본의 JCM
□ 일본은 교토매커니즘 체제 하 일본 정부와 수원국(ex: 개발도상국) 정부가 양자협

정을 체결하여, 수원국에서 추진된 NDC 사업에 대한 배출권(credit)을 양국 정
부가 분배하는 JCM을 추진 중이다.

그림 8. 일본 JCM out-line (출처: JCM 홈페이지 https://www.jcm.go.jp/about)

□ 2025년 목표: 파트너국 30개국 확대 (2022년 9월 기준 JCM 파트너국: 22개국)
※파트너국: Mongolia, Bangladesh, Ethiopia, Kenya, Maldives, Vietnam, Laos, 

Indonesia, Costa Rica, Cambodia, Mexico, Saudi Arabia, Chile, Myanmar, 
Thailand, Phillippines, Senegal, Tunisia, Azerbaijan, Modova, Georgi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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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경과
□ 17개국과 협약, 65건의 프로젝트 추진 (2021년 4월 기준)

그림 9. 일본 JCM 추진 사업 (일부)

□ 총 939,140톤 온실가스 감축 (2020년 기준)

2) 개선 필요 사항 (한계점)
□ 원칙적으로 기업 간 JCM 배출권 거래는 가능하지만, 다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시

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배출권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배출권의 가격 설정 및 거
래가 어려운 실정이다.

□ 정부 주도 추진 시 발행된 배출권에 대한 분배가 양국 정부 정상이 주체가 되어 
협상 및 대응이 용이하나, 민간 주도 추진 시 배출권 분배 협상 및 대응 절차가 마
련되어 있지 않은 단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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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성 및 활용 가능 
방안 제시

4.1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성
1) 정부주도형 국외 감축
2) 양자 협력 투자 프로젝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적 건정성 지향
3) 저탄소 기술의 경쟁력 확보
4) 조속한 제도 수립

4.2 활용 가능 방안 제시
□ NDC 달성 및 전 지구적 탄소배출감소를 지향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양자협력투자 

(JCM)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적 건전성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1) SDM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참여
□ 최근 CDM 체제, SDM로 전환되는 추세

→ CDM 기반 교토의정서: 2020년 만료, 현재 진행 중인 CDM 사업은 모두 2023년 까지 SDM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 기존 CDM 사업은 감축 목표 불이행 시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CDM을 통해 발급된 탄소배출
권 (CERs)을 실제로 NDC에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 개도국에서만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할 수 있었던 CDM과 달리, SDM은 선진국 
포함 모든 국가에서 사업 추진 가능
→ SDM의 탄소배출권은 기업 및 국가 까지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와 JCM 협정을 맺은 베트남, 칠레와 같은 host 국가는 기업간 거래 시 정부를 탓할 가

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하는데 있어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불확실성이 존
재한다.

□ 우리나라는 2022년 3월부터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SDM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수립하고, 각종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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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정치 및 경제상황을 고려한 사업 투자
□ 사할린(Sakhalin) 제도 사엄 참여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시 러시아 연방의 해체 가능성을 염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극동 러시아 지방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모스크바 중앙 정부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특성 상 러시아 전쟁 패배 시 분리독립 요구가 일어날 수 있다.
→ 사할린 쿠릴열도 4개섬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경제특구 지정을 하였으며, 향후 경제 관련 인프

라 성장이 기대된다.
→ 사할린 섬에서 러시아인의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19세기 말부터 한국인 인구가 폭증 하였

다. 많은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이점을 살려 사업 진행 가능.
→ 사할린과 최대 무역국가는 대한민국(2021년 기준)
→ 본 지역은 어류가공 공장부지와 같은 제조업이 발달 해 있으며, 제조업 강국인 대한민국의 강점

을 살릴 수 있는 사업 고려 가능.
→ 중국 연해주-사할린 철도 연결 가능성. 이처럼 지리적 이점이 있는 사할린 제도에서의 경제적 

영향권을 확보 한다면, 경제 및 탄소저감 사업에 있어 많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그림 10. 사할린 제도 위치(사진; Google Earth)

□ 몽골 울란바토르(Ulan Bator) 사업 참여
→ 최근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 경쟁이 심하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 협력 기구를 설립하여 중

국의 경제권에 타 국가를 귀속시키려 하고 있으며, 미국은 대만, 한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 국
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 몽골은 중립적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향후 미국과 중국 어느 쪽으로 협력 할 지는 미지수이다. 
우리나라는 실리 외교를 추구하여 향후 몽골과의 탄소감축 관련 사업 및 경제 관련 수 많은 사
업을 진행 할 경우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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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은 국토 대부분이 건조한 사막지역으로 형성 되어 있다. 따라서 수자원 확보는 국가의 사활
이 걸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수자원 관련 운영 노하우(know-how)와 댐건설 등 다양한 선도적 경험을 하였으
며, 이를 활용한 울란바토르 수자원 인프라 확충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TF를 구성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댐건설, 수로 확보, 수자원 운영 방안, 이를 통한 수력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진출 가능성 검토 

필요.

그림 11. 수력발전 모식도(출처: Environment Canada)

□ 동남아 아시아 국가 수요에 따른 협력 사업 추진
   ○ 미얀마 협력방안 

→ 최근 미얀마에서는 에야와디주, 바고주, 사가잉주는 소득과 소비수준이 상승에 따라 쓰레기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방법 및 관리정책과 인프라가 부족함

→ World Bank에서는 미얀마의 쓰레기 발생량이 2012년 5,616 톤/일에서 2025년 22,012 톤/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폐기물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미얀마는 2019년의 국가환경정책(NEP), 2017년 발표된 국가폐기물관리전략 및 행동계획
(National Waste Management Strategy & Action Plan 2018-2030, 이하 NWMSAP) 등을 
비롯한 다수 국가 정책 및 계획을 통하여 환경문제 저감과 이를 위한 폐기물관리 방향과 계획
을 밝힌 바 있음.

→ 미얀마는 우리나라 CPS 중점협력국으로 기존에는 기후 변화대응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지원강
화로 인해 최근에는 폐기물 및 물관리 분야 환경 협력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 제 
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의하면 Green ODA 비중 목표를 11%에서 19%로 상향 설정하여 
상하수도·폐기물 처리 등 수원국의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ODA 사업 발굴 추진을 명시
한 바 있음

→ 2022년 미얀마 사업대상지를 대상으로 폐기물관리 개선 마스터플랜을 실시 → 마스터플랜을 
통해 발굴된 사업의 내용, 사업대상지 그리고 국내 환경기업의 설계 규격을 반영하여 주정부와 
사업(안) 협의 → 2023년 PCP 작성 → 주정부의 Chief Minister 승인요청 → 미얀마 자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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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하 환경청에 PCP 제출 → DACU에 PCP 제출하여 승인검토 요청 → 투자대외경제관계부
를 통해 미얀마 외교부에 PCP 제출 →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에 PCP, 수원요청서 제출 → 2024
년 이후 본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을 제시함

   ○ 미얀마 협력방안 

→ 재원이 확보된 WB의 ‘Solid Waste and Plastic Management Improvement’나 ADB의 ‘Livable 
Cities Improvement’ 사업에 참여를 추진하거나 재원은 미확보되었으나 유사 추진사업 선례가 
확보된 EDCF 연계 추진 제안사업인 ‘캄보디아 하폐수처리시설 구축’사업, 그리고 협력국의 요
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캄보디아 ICT 기반 수자원관리 및 개발 마스터플랜 사업 추진을 제안함. 

→ 캄보디아의 유역은 총 39개의 하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역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5개로 유역 
그룹이 구분됨. 유역기반 물관리 기술에 대한 수요는 높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홍수 등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시설물들의 노후화와 더불어 기설치된 수력 발전 인프라 시설들이 열악하
고 신규 설치되는 발전소 인프라와의 전력을 분산·공급하는 대책이나 수력에너지 관련 거버넌
스 또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수력에너지 및 수자원 활용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한 시
스템 도입 및 거버넌스 개선이 시급함. 특히, 캄보디아의 수자원 및 관개수로, 방류 및 저류지는 
노후화되어 개선이 필요함.

→  캄보디아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으로 제 4기 사각전략을 추진중이며, NSDP에 SDGs를 반영해 
물 분야 목표를 제시하였음. 물·분야 세부 실행계획으로 수자원 및 기상부문 전략개발계획을 별
도 수립하여 수자원 관리, 수자원 개발과 지속 가능한 물 관리 등에 대한 실행계획을 발표하였
음. - 특히 세부적인 목표로 현재 수자원 공급에 대한 효율성 향상과 미래 수자원 확보를 위해 
채수 및 대수층 변화를 시나리오적으로 고려해 하천 유역 개발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해
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ICT기반 기술을 적용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는 등 선진 기
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제 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르면 Green ODA 비중을 11%에서 19%로 설정하여 상하수
도·폐기물 처리 등 수원국의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ODA 사업발굴 추진을 명시한바 있
음. 캄보디아는 우리나라 CPS 중점협력국으로 물관리 및 보건위생 하 세부지원목표로 수자원
관리 역량강화 지원, 홍수 등 재해 대응 강화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물·환경분야 ODA 사업 
추진 대상국으로 적합함. 

→ ) 2022년 캄보디아 사업대상지 대상 ICT 기반 수자원관리 및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 마스터
플랜을 통해 발굴된 사업의 내용, 사업대상지 및 국내 환경기업의 설계 규격을 반영하여 수자원
기상부와 사업(안) 협의 → 2023년 PCP 작성 → 캄보디아 CDC에 PCP 제출하여 승인검토 요
청 →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PCP, 수원요청서 제출 → 2024년 이후 본 사업 추진하는 전략
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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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탄소 기술 경쟁력 확보 
→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경쟁력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활동력 및 기술적 측명에서 22개 탄소중립 

기술 분야의 기술경쟁력 종합 점수를 산출하였음. 그 결과 태양광, 수소제조, 연료전지, 전력
저장, 종배전시스템, 전기지능화기기, 산업효율화, 건축효율화 CCUS 분야가 상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하였음. 또한,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기본계획 및 전략 등에서 우선순
위로 설정하고 있는 분야를 살펴봤을 때,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수소제조, 연료전지, 전
력저장, 수소저장, 송배전시스템, 산업효울화, 건축효울화 및 CCUS 분야로 나타났음. 

→  유망 기술 선정을 위해 ‘기술성’, ‘시장성’, ‘환경성’, ‘정책성’ 4가지 기준을 마련하고 총 12개의 
평가 지표를 구성하였다. 10대 핵심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하여 1차 스크리닝
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109개 기술을 대상으로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 50대 유망
기술을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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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10대 핵심 분야별 50대 유망기술이 충분히 성숙되어 산업으로 연계되어
파급력을 일으킬 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분야를 도출하였음. 

→  상기와 같은 기술 분야들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구체화하면서 동시에 이웃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여 현지 유망국가를 도출하고 현지에 진출하는 방안이 필요함. 


